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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광역단체장의 직무수행평가의 추세 및 영향 요인*

1)2)3)

하동현** ‧ 장덕현***

본 연구에서는 광역단체장의 직무수행평가(지지율)가 어떠한 추세를 지니고 있고 대통령, 정당 

등의 요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경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5, 6, 7기 광역단체장의 직무수행평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대체로 50%를 전후로 큰 등락 폭 없이 직무수행평가의 변동이 나

타났다. 둘째, 광역단체장의 소속정당, 선출차수, 권역에 따라 직무수행평가가 변화하였다. 소속

정당 간 추세에는 차이가 일부 있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선출차수가 많아

질수록 지지율이 높아졌고. 권역별로 광역단체장 평가가 상이하였다. 셋째, 광역단체장은 소속정

당의 지지율과는 정의 상관관계, 경쟁 정당의 지지율과는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그 연계

의 강도는 달랐다. 소속정당이 여야로 위상이 달라지면 단체장과의 강도와 연계 방향도 변화되었

다. 넷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선형적인 패턴을 보인 반면, 광역

단체장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도 가변적 양상으로 선형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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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5년에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민선 7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영역은 확대되어 왔으며, 2020년 12월, 30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자치의 방식과 형태를 견인해줄 제도적 도약을 이루기도 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단체장은 지역의 주도적 행위자로 평가된다. 주민대표로

서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정책의 의제설정, 형성, 집행, 평가라는 일련의 정책 사

이클 속에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단체장과 의회간 기관대립형의 경쟁적 통치

구조로 설계되었지만 흔히 강시장-약의회형으로, 제도적 ‧ 정치적 ‧ 정책적 관점에서 

견제 세력의 기능부재 혹은 약화로 말미암아 단체장의 우월적 주도가 작동된다(김

병준 2015). 또한 단체장의 위상은 지역의 범주를 초월하기도 한다. 지역대표성을 

가지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잠재적 후보군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단체장이 지닌 역할의 중대성과 정치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연구는 단체장의 당선요인

(박지영 외 2019; 장승진 2019; 황아란 외 2018), 개인성향(긍종예 외 2019; 신정섭 

2019; 김정숙 2018), 갈등조정능력(박순종 2017) 등 과거에 비해 연구주제가 다양

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강도와 집중성은 높지 않다. 특히 광역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이하 직무평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측정되지 않았고 관심도 미흡했기 때

문에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최근 여러 조사회사를 통해 매주 정기조

사로 발표되며,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관심의 중심이 되는 대통령 직무평가와 대

비된다. 대통령 직무평가의 경우 1987년 직선제 이후 현재까지 그 경향과 영향 요

인이 다양하게 분석되었다(강원택 외 2014; 문우진 2012; 가상준 ‧ 노규형 2010; 전

용주 2006). 

본 연구는 대통령 직무평가와 대비되는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의 차별적 경향과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년 이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한국갤럽)를 통해 수집된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자료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

의식을 가진다. 

첫째, 우리나라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떠한가? 민선 5기, 6

기, 7기 등 서로 다른 기수에서도 유사성을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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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의 경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소속정당, 

선출차수, 권역에 따라 단체장들에 대한 평가와 흐름은 어떠한가? 

셋째, 단체장의 직무평가는 대통령의 직무평가, 소속정당의 지지도와 어떠한 관

계성을 보이는가? 정당별, 여야 정권변화에 따라 어떠한 양태를 띠는가?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모형을 제시

하며, 분석자료 등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연구는 크게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의 

내부 경향과 외부요인과의 관계로 나누어 이루어지는데,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의 시

간적 경과에 따른 추세를 확인한다. 또한 광역단체장의 직무평가를 소속정당, 선출

차수, 권역의 요인별로 비교한다. 다음으로는 대통령 직무평가와 정당지지도가 직

무평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

라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의 특징을 도출하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Ⅱ.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영향 요인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다룰 대통령이나 단체장의 직무평가는 ‘선출직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백분율’로 측정된다(가상

준 ‧ 노규형 2010). 직무평가는 대통령이나 단체장의 행정운영방식에 관한 지지 여

부와 직결되므로 일반적으로 지지도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강원택 외 2014). 

대통령이나 단체장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성과의 잣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시점

에서의 상태(snap-shot)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여론의 평가는 정치와 

행정 활동에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정치 혹은 정책결정을 작동시키는 동인

으로 정치와 국민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리프먼 1922-이동근 역 2021). 지

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무평가는 현재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지지일 뿐 아니라 미래의 정당 공천 및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대통령 직무평가의 경우 취임 초기의 높은 기대감에서 출발하여 후기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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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는 즉, 재임기간이 길수록 하락하는 ‘전고후저(前高後低)’의 경향을 띠고 있

다. 이러한 경향은 ‘필연적 하락의 법칙’으로 규정되며(문우진 2012; 전용주 2006), 

높은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밀월기간’, 국민적 기대와 성과 사이의 거리감으로 인한 

실망이 쌓이는 ‘환멸기간’, 떠나가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지지도가 일부 회복되거

나 완만히 하락하는 ‘관용기간’으로 구분 짓기도 한다(함성득 1999). 

여러 연구들이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왔다. 전쟁과 같

은 대외적 위협 등 주요한 사건들이 내부의 단합을 촉발하고 대통령 지지도를 상승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ally around the flag)(Mueller 1970). 경제 상황과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평가가 영향을 주며(가상준 ‧ 노규형 2010; Clarke & 

Stewar 1994), 여론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성 또한 관련이 있는데 지지도가 낮을수

록 여론과 무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 지지도는 대중의 정책 

선호에 맞추어 대응하는지가 관건이다(이한수 2012; Canes-Wrone & Shotts 2004). 

대통령의 수사적(rhetoric) 노력에 의해 특정 쟁점이 점화되는 효과(priming ef-

fect)(Druckman & Holmes 2004)와 더불어 합의와 대립 쟁점 등 쟁점의 성격이 언

급되기도 한다(문우진 2012). 또한, 정당 일체감과 정당지지도가 주는 효과에 주목

하기도 한다(조성대 ‧ 한귀영 2010). 제왕적 대통령제나 단임제 특성은 제도적 차원

에서 언급되는 원인들이며,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대파들의 비판적 시각을 내

포하는 측면이 있다(김일년 2020; 김용호 2017; 김병문 2013).

대통령 지지도의 영향 요인 중 재임 기간이 주목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뿐 아니

라 같은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이다(Erikson et al. 

2002; Brody 1991). 전용주(2006)에 따르면, 지지도 하락은 3가지 대표적 이론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소수동맹론’으로 당선 시 느슨하게 연합했던 정치 세력들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붕괴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둘째는 ‘환멸하는 유권자’로 초기의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감이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조건이 된다. 셋째

는 ‘엘리트 리더십’으로 취임 초기, 정치인과 언론은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신호

를 보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비판적인 시각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

된다.

단체장의 경우 대통령에 비해 권한이 작을 뿐 아니라 유권자와 엘리트의 관심과 

기대가 다르므로 지지도의 추세와 영향 요인도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미

국에서 광역단체장과 비슷한 선출직 공직자는 주지사(governor)로 볼 수 있는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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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의 활동과 평가는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Bernick(2016)은 

1966년부터 2015년까지 50년간의 주지사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고 주제를 분류하였

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는 선거와 지지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외에도 

현안/정책, 행정, 예산, 경제 개발,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

되었다. 주지사의 직무평가에 관해서는 선거에의 영향(Brown & Jacobson 2008; 

Dometrius 2002)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실업률과 같은 경제상황과

의 연관성(Cohen & King 2004; Alt et al. 2002; Hansen 1999)이 관심이 되고 있

다. Beyle et al.(2002)은 미국에서도 60년 넘게 대통령 직무를 평가하고 있지만 주 

단위의 동향분석이 드문데, 이는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들

은 미국 공직자 직무 지지도 평가(US Official Job Approval Rating) 자료를 통해, 

주지사 직무평가는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

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이 되지 못하며, 그만큼 연구의 양과 질이 충

분하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단체장(광역, 기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경향은 당

선요인, 개인성향, 그리고 갈등조정능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1) 

먼저 당선요인 연구는 해당 지방선거의 전체적 특성을 분석하기도 했으며(황아란 

2018; 윤광일 2014),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환경적 요인(박지영 외 2019; 장승진 

2019), 지방정부의 신뢰(금종예 외 2019), 현직 요인(신현기 ‧ 허석재 2015), 유권자

의 회고투표적 행태(신정섭 2019; 장승진 2019), 경제투표(배은진 외 2016) 등을 변

수로 활용하기도 했다. 

둘째, 단체장의 개인적 성향으로, 당선된 단체장의 성별, 직업 등 기본적 특성을 

분석하거나(권경득 외 2017; 홍성우 2008), 리더십 유형(임정임 외 2017; 정동영 외 

2017; 성영태 2016; 이창원 외 2008), 정책정향(김정숙 2018; 유승원 외 2015; 김광

구 2009; 성영태 외 2008; 최성락 외 2007), 공약(황정윤 외 2019; 한정훈 2014; 정

종원 2014; 이창원 외 2005), 단체장 개인의 이미지(김정헌 2013)를 살폈다. 

셋째, 단체장의 갈등조정능력과 관련해서는 주로 사례분석을 통해 구조적 관계 

속에서 단체장의 역할을 다뤘다(박순종 2017; 정원희 2013; 김이수 2011; 최항순 

2006; 강인호 외 2005; 조임곤 2005; 안태환 2002; 김순은 2000; 이해영 1996).

1) 국내 학술 사이트 DBpia에서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검색된 논문(총 305건) 중 키워드를 단체장

으로 하여 관련성이 있는 논문을 선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파악하였다(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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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직무평가 혹은 지지도와 관련한 연구들이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지지도의 

등 ‧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와 같이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지도를 활용하더라도 상술했던 선거예측이나 당선 요인

인 독립변인으로서 논의하고 있으며(장승진 2019; 신현기 ‧ 허석재 2015; 송근원 

2011), 임기 동안에 나타나는 지지도의 경향이나 패턴, 변화의 원인과 대응전략 등 

관련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연구모형

<그림 1>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연구모형

우리는 먼저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 미치는 재임기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광역단체장 직무평가도 대통령과 같이 재임기간이 늘수록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인가? 대통령과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면 다양한 요인들이 광역단체장 직무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직접적으로 광역단체장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재임기간과 직무평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조절변수

(moderating variables)로 작용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의 영향 요인은 첫째, 소속정당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

라 선거는 양대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

주의 기반 다당제에서 지향하는 이념 및 세대적 특성이 정당 내로 편입되면서 양당

제가 정착되었다. 두 거대 정당은 좌우의 정치이념을 대표하면서 복지, 대북관계, 

경제 등 정책 선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즉 정책적, 이념적, 내용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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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당 정치의 토대가 구축되고 있다(강원택 2018). 이에 소속정당별로 광역단체

장 직무평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재임기간의 효과에는 어떤 관계가 있

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영향 요인은 선출차수이다. 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대표이며, 주

민들이 위탁한 과업을 얼마나 실현했느냐가 기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매니페스

토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논리와 연계하여 등장하였다(하동현 2010). 단체장은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그 성과로 다음 선거에서 연임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단체장의 직무수행 성과가 당선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단체장은 대통령과 달리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선출차수가 많은 단체장일수록 직무평가가 높을 수 있으며, 전반

적인 추세에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영향 요인은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별로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평가

된다. 이전보다는 완화되고 있지만 지역주의 투표성향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이, 광주/전라는 민주 계열이 압도적 우위 정

당이다. 부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수도

권, 대전/충청은 점차 스윙보터(swing voter)의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강원은 보

수 성향을 띠다가 현재는 스윙보트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대통령, 국회의

원, 단체장 선거 등에서 특정정당을 선호하거나 선거맥락과 쟁점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투표 행태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지역별 정치성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서

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기타 

권역(강원, 제주)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접근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무평가와 정당지지도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앞에서 기

술한 소속정당, 선출차수, 권역 등은 단체장을 분류하고 특징짓는 특성들이다. 이러

한 특성과는 별개로 대통령 직무평가나 정당지지도의 변화와 같은 외부요인과 전반

적인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단체장 직무평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은 단체장의 소속정당에 따라, 그리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그 영향이 달

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정당지지도는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 따라 미치는 영

향이 상반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경우도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대통령일 때, 

즉 여당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양상이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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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대상
(2012~2019년)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2020~2021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95% 
유의수준)

지역과 분석 기간에 따라 표본크기가 차이가 나며, 표본오차도 달라짐

2021년 2분기 기준 시 ‧ 도별 표본크기와 표본오차는 아래와 같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표본크기(명) 1,528 569 610 677 351 366 249 3,070
표본오차(%p) 2.5 4.1 4.0 3.8 5.2 5.1 6.2 1.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본크기(명) 360 382 443 430 400 577 735 162
표본오차(%p) 5.2 5.0 4.7 4.7 4.9 4.1 3.6 7.7

조사기간

(5기) 2012. 01 ~ 2013. 09
(6기) 2014. 10 ~ 2017. 12
(7기) 2018. 10 ~ 2021. 06

<표 1> 한국갤럽의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조사 개요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갤럽의 조사자료를 활용한다. 2012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

선전화 RDD 방식으로 전국 유권자 대상의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내용 중에

는 각 시 ‧ 도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광역단체장(시장, 도지사) 직무평가가 포함되

었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 시 ‧ 도별 표본크기를 감안하고, 재임기간에 따른 

전반적 경향 파악을 위해 이를 분기별로 집계했다.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문항은 “[시장, 도지사]가 [시장,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로 묻고, 이에 

대해 ‘어느 쪽도 아니다, 모름 ‧ 응답거절’인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

와 잘못하고 있다 중 어느 쪽입니까?”로 되묻는 방식이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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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평가는 동일 질문과 조사방법으로 측정되어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특히 2012년 

이후 대통령 직무평가와 정당지지도가 동일 조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

과 교차, 연관성 분석을 할 수 있다. 

구
분

재임기간 연월 재임 대통령 시 ‧ 도지사 소속정당

5기

2년 3분기

~
3년 2분기

2012. 1~12 이명박 새누리당 6~7명, 
민주당 9명, 

무소속 1~2명
(경남 무소속 김두관 

→ 새누리당 홍준표)

3년 3분기

~
4년 1분기

2013. 1~9 박근혜

6기

1년 2분기

~
3년 2분기

2014. 10
~2016. 12 박근혜

자유한국당 5~8명, 
바른정당 0~2명, 
민주당 8~9명

(남경필, 원희룡 자유한국당 → 
바른정당) 

(홍준표, 이낙연 사퇴)

3년 3, 4분기 2017. 1~6

1~4월 

대통령 부재,
5월 이후 

문재인

4년 1, 2분기 2017. 7~12 문재인

7기
1년 2분기

~
3년 2분기

2018. 10
~2021. 6 문재인

민주당 12~14명, 
국민의힘 2~5명, 
무소속 0~1명

(원희룡 무소속 

→ 국민의힘)
2021년 4월 재보선

(민주당 박원순, 오거돈 

유고/사퇴 

→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당선)

<표 2> 한국갤럽의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조사 기간 구분

  

조사 기간을 선출 기수로 구분하면 민선 5기의 일부에서 7기의 일부까지이다. 대

통령 임기와 교차되면서 여섯 시기로 분류될 수 있다. 2012년은 5기의 2년차 3분기 

이후로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다. 2013년 집권당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대통령은 박

근혜 대통령으로 교체됐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6기 광역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이후 2016년 12월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했으나 대통령 탄핵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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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후 2017년 초반은 대통령이 공석이 되었고, 5월 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로 7기 광역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됐으며, 이후 문 

대통령 집권기가 이어지고 있다. 5기부터 6기 3년차 2분기까지는 국민의힘 계열 정

당이 집권했으며, 6기 4년차 이후에는 민주당 계열 정당이 집권하고 있다. 

2012년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 계열은 6명, 민주당 계열은 9명이고(신설된 세종

시장 포함), 무소속은 2명이었다. 7월 무소속 당선자였던 경남지사가 사퇴하고(김두

관), 하반기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당선자가 추가됐다(홍준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민선 6기)는 국민의힘 계열 8명, 민주당 계열 9명이 당선됐다. 2016년 탄

핵 시기 국민의힘 계열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됐고, 2명의 광역단체장이 

바른정당으로 이동했다(남경필, 원희룡). 2017년 대선을 앞두고 2명의 광역단체장

이 사퇴했다(홍준표, 이낙연).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민선 7기)에서는 민주당 계열

이 14명, 국민의힘 계열 2명, 무소속 당선자가 1명이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원희

룡 지사는 2020년 국민의힘 계열인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했다. 이후 민주당의 박원

순, 오거돈 시장의 유고, 사퇴로 이뤄진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시장이 당선됐다.

대통령 직무평가의 경우 1988년 이후 한국갤럽의 분기별 결과를 활용했다. 1987

년 직선제 이후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자료다. 2011년까지는 유선

전화 전화번호부 또는 DB 중 지역 층화에 따라 번호를 추출했으며, 2012년부터는 

매주 단위 조사를 시작했고 이때부터 유무선 RDD 방식으로 번호를 추출했다.

2. 분석방법

재임기간과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의 관계, 정당, 선출차수, 권역 등 내·외부 

요인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의 직무평가 중 긍정률 평균을 중심으로 분기별 추세

로 살펴본다. 임기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변화량을 비교하여, 평가 대상에 따른 경향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재임기간과 직무평가 긍정률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상관관계 지수

(Pearson's r)를 계산한다. 재임기간은 최초 1년차 1분기를 1, 이후 분기에 대해 1씩 

더하는 식으로 코드를 부여했다. 광역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므로 1~16까지의 범위

를 갖는다. 재 ‧ 보궐선거로 취임한 경우도 취임 첫 분기를 1로 하여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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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에 따라, 정(+)의 상관관계는 선형적으로 긍정률이 증가하는 경향, 부(-)의 

상관관계는 선형적으로 긍정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재임기간과 주요 내부 요인(소속정당, 선출차수, 권역)이 광역단체장의 지

지도(직무 긍정률)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적용했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응답사례가 아닌 시 ‧ 도별 평가의 통합 자

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선형모형을 통해 재임기간과 다른 요인의 조건에 따른 

평균적인 변화를 살피고자 했다. 특히 이 분석을 통해 다양한 요인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여, 요인의 수준에 따른 영향 정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무평가와 정당지지도와 같은 외부요인이 단체장 직무평가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외부요인의 영향이 소

속정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계열 단체장과 국민의힘 계열 단체장 자료를 

분리하여 분석하고, 각각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를 구분하여 요인별 영향 정도를 

추정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상관

계수()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전체평균 58 56 54 49 50 44 39 42 39 36 38 35 36 35 32 24 25 19 22 20 -.651 **

사례수 7 7 7 7 7 7 7 6 7 7 7 7 7 6 6 7 5 5 4 4

표준편차 18 21 21 17 17 14 11 9 8 10 10 10 16 9 9 11 9 9 9 10 

노태우 29 57 53 41 45 28 26 - 28 18 28 25 12 - - 15 - 12 - - -.810 **

김영삼 71 83 83 59 55 55 44 36 37 28 29 32 41 41 34 28 14 7 8 6 -.919 **

김대중 71 62 56 63 60 52 46 50 49 38 54 30 27 29 28 31 33 26 28 24 -.924 **

노무현 60 40 29 22 25 34 23 27 33 34 28 23 27 20 16 12 16 24 27 27 -.594 **

이명박 52 21 24 32 34 27 36 47 44 49 44 47 43 39 37 32 25 25 23 24 -.224

박근혜 42 51 60 54 55 50 44 44 34 36 40 43 40 33 32 12 - - - - -.785 **

문재인 81 75 73 68 75 60 55 46 45 45 44 46 61 45 42 38 35 -.882 **

<표 3> 역대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률 평균 추이 노태우 1년차 1분기~문재인 5년차 1분기
(단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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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통령 직무평가 추세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노태우에서 문재

인까지 7명의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대통령 직무평가는 평균적으로 각각 취임 시점 58%(1년차 1분기), 2년차 1분기 

50%, 3년차 1분기 39%, 4년차 1분기 36%, 5년차 1분기 25%, 5년차 4분기 20%이

다. 취임 이후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도 매년 약 10%씩 감소하였다. 이후에는 정

체성을 보이다가 임기 1년 정도를 남겨두고 대폭 하락해 평균 20% 전후이다. 정권 

초기(1년차 1분기)에서 정권 중반(3년차 2분기)의 지점에서는 평균 22%P가, 정권 

종반(5년차 4분기)의 지점에서는 평균 38%P의 긍정률이 감소하였다.

분기와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의 상관계수는 -.651로, 추세적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924로 상관성이 가장 컸고, 낮은 지지도로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이 -.224로 상관성이 가장 낮았다. 초기 긍정률 크기와 유지 강도에 

따라 예외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통령들의 긍정률이 떨어지는 추세이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며 긍정률을 상승시켰으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그

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20%대를 마지막까지 유지했다. 

<그림 1> 재임기간별 대통령의 직무평가 긍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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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추세

그럼,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의 흐름은 어떠했는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민선 

5, 6, 7기 광역단체장(시장, 도지사)의 직무평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2> 재임기간별 시․도지사 직무평가 긍정률

재임기간 동안 분기별로 평균하여 분석한 결과, 초기인 1년차 2분기와 임기 만료 

직전인 4년차 1분기간의 긍정률은 1%P 차이 정도로 거의 비슷하였다. 최소 48%에

서 최대 54%로 6%P의 범위에서 등락했다. 상관계수는 -.023에 불가해 매우 미세한 

하락 추세를 보일 뿐이었다. 

민선 기수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민선 5기 광역단체장의 조사 범위는 2012년 3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임기 후반의 약 2년이다.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2013년에는 박근

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였다. 그 시기 동안 광역단체장의 직무평가는 2년차 3분

기 52%에서 4년차 1분기 4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상관계수는 -.232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하락 추세가 있었다. 

둘째, 민선 6기 광역단체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조사되었다. 초기 

51%에서 시작되어 최대 55%로 상승하였다가 50%까지 하락하였다. 마지막 4년차

에 약간 회복되어 53%로 종결되었다. 2016년 11월 이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탄핵 절차가 진행되었고 차기 대선이 이뤄졌다. 4년차 1분기 이후에는 여야가 

바뀌었다. 광역단체장의 평균 평가는 5%P 내에서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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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간과 직무긍정률의 상관계수는 .033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민선 7기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을 다수 배출했다. 2021년 상

반기인 3년차 4분기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장의 직무평가는 1년차 

2분기 51%에서 3년차 2분기 58%로 상승했다. 상관계수는 .190이다.

민선 기수별로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결과를 보았을 때, 5, 6, 7기 상호 간의 추세

는 일관되지 않았다. 5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으며, 6기는 전체적으로 

50% 이상 수준에서 최대-최소치는 5%P에 불과하였다. 7기는 초반에서 상승 추세

를 보였다. 요약하면, 단체장의 직무평가는 대체로 50% 전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초-중-후기 간의 변화폭이 적거나 변화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는 재임

기간에 따라 하락하는 대통령 직무평가와는 명확히 다른 경향이다.

<표 4> 역대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평균 추이(2012년~2021년) (단위 %)2)

1년 2년 3년 4년 상관
계수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전체　

평균 48 50 51 52 54 52 53 53 52 52 51 50 49 53 -.023

사례 수 3 34 34 34 34 34 48 48 44 44 43 43 27 14

표준편차 10 9 10 10 10 9 10 10 11 11 12 12 12 11

5기　

평균 37 42 46 58 57 54 52 52 50 49 44 41 44 　 -.232 *

사례 수 　1 2 2 2 2 2 16 16 14 14 13 13 13 　

표준편차 　 20 16　 1 0 6 10 9 10 11 13 10 12 　

6기　

평균 　 51 52 52 55 53 54 50 52 50 55 53 54 53 .033

사례 수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4 14

표준편차 　 10 12 11 11 10 9 9 9 11 12 12 11 11

7기　

평균 54 51 50 51 52 52 53 58 55 58 55 53 　 　 .190 *

사례 수 2 16 16 16 16 16 16 16 14 14 14 14 　 　

표준편차 2 6 8 9 10 8 10 11 13 10 10 8 　 　

*     **   .

2) 2011년 상 ‧ 하반기(박원순, 최문순), 2012년 하반기(홍준표), 2021년 상반기(오세훈, 박형준) 재 ‧
보궐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의 경우 임기 시작 분기를 1년차 1분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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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단체장의 직무평가 영향 요인 분석

1) 재임기간

일반선형모형을 통해 재임기간과 기수가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주효과항만을 포함시킨 주효과 모형과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킨 상호작용 

효과 모형을 적용했으며, 추정 모수를 <표 5>에 제시했다. 

<표 5> 재임기간에 따른 광역단체장 직무 긍정률 영향 분석(일반선형모형, 추정 모수)

주효과 모형 상호작용 효과 모형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절편 52.636 1.235 49.386 1.804

기수

5기 -5.632 ** 1.302 7.227 3.906

6기 -.717 1.077 2.508 2.482

7기(Base)

재임기간 T .088 .141 .568 * .245

기수＊재임기간

5기＊T -1.522 ** .435

6기＊T -.477 .311

7기＊T(base)

  .043 .067

*    , **   .

먼저 주효과 모형에서는 7기 대비하여 5기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재임

기간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는 대통령 직무평가가 재임기간에 따라 하락했

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경우 재임기간에 따라 직무 긍정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

었다. 이는 기수 기준(base)인 7기의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5기와 재임기간의 상호

작용 효과만 유의했으며, 7기 대비하여 5기의 경우 재임기간에 따라 직무 긍정률이 

하락하는 추세였다.

2) 소속정당

기수와 재임기간을 포함한 모형에 단체장의 소속정당을 추가하여 분석했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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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단체장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다.

주효과만을 포함시킨 모형에서 민주당 계열 소속 단체장이 국민의힘 계열 소속 

단체장 대비 높은 긍정률을 보였다.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켰을 때 민주당 계열일 때 

재임기간에 따라 직무긍정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주효과 모형 상호작용 효과 모형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절편 50.678 1.500 48.875 2.753

소속정당
민주당 2.642 ** 1.006 1.304 2.507

국민의힘(base)

기수

5기 -4.262 ** 1.341 6.471 4.005

6기 -0.170 1.112 2.367 2.604

7기(base)

재임기간 T 0.099 0.140 0.394 0.335

소속정당＊재임기간
민주당*T 0.158 0.287

국힘＊T(base)

기수＊재임기간

5기＊T -1.270 ** 0.446

6기＊T -0.382 0.322

7기＊T(base)

  .045 .064

<표 6> 소속정당, 재임기간에 따른 광역단체장 직무 긍정률 영향 분석
(일반선형모형, 추정 모수)

*    , **   .

3) 선출차수

기수와 재임기간을 포함한 모형에 단체장의 선출차수를 추가하여 직무평가와의 

관계를 살펴봤다. 분석의 결과, 주효과 모형에서 기타 지역(강원/제주)에 대비해 대전/

충청권의 직무 긍정률이 높았다. 상호작용 효과 모형에서 부산/경남권의 경우 전반적

으로 평가는 낮았으나 재임기간에 따라서는 직무 긍정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주효과 모형에서 3선 대비 1, 2선의 직무 긍정률이 낮아, 선출차수에 따른 차이

가 있었다. 선출차수에 따른 재임기간 효과, 즉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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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3선 대비 1, 2선의 재임기간에 따른 상승 경향이 있었는데 3선은 초기부

터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효과 모형 상호작용 효과 모형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절편 58.524 1.668 56.715 3.401

선출차수

1선 -7.413 ** 1.401 -9.218 * 3.574

2선 -5.200 ** 1.570 -8.442 * 4.053

3선(base)

기수

5기 -5.855 ** 1.268 9.209 ** 3.805

6기 -0.150 1.062 3.567 2.452

7기(base)

재임기간 T 0.063 0.137 0.418 0.416

선출차수＊재임기간

1선＊T 0.155 0.417

2선＊T 0.376 0.466

3선＊T(base)

기수＊재임기간

5기＊T -1.778 ** 0.424

6기＊T -0.540 0.306

7기＊T(base)

  .098 .131

<표 7> 선출차수, 재임기간에 따른 광역단체장 직무 긍정률 영향 분석

(일반선형모형, 추정 모수)

*     **   .

4) 권역

기수와 재임기간을 포함한 모형에 단체장의 권역을 추가하여 직무평가와의 관계

를 살펴봤다.

분석의 결과, 주효과 모형에서 기타 지역(강원/제주)에 대비해 대전/충청권의 직

무 긍정률이 높았다. 상호작용 효과 모형에서 부산/경남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가

는 낮았으나 재임기간에 따라서는 직무 긍정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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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권역, 재임기간에 따른 광역단체장 직무 긍정률 영향 분석

(일반선형모형, 추정 모수)

주효과 모형 상호작용 효과 모형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절편 52.087 1.686 54.599 3.432

권역

수도권 -2.404 1.649 -8.932 * 3.969

대전/충청권 4.388 ** 1.638 -2.267 4.086

광주/전라권 3.093 1.645 -0.050 4.110

대구/경북권 1.519 1.794 -2.087 4.485

부산/경남권 -1.498 1.665 -12.835 ** 3.986

기타(base) 　 　

기수

5기 -5.426 ** 1.269 10.200 ** 3.797

6기 -0.550 1.049 2.012 2.389

7기(base) 　 　

재임기간 T 0.027 0.138 -0.268 0.419

권역＊재임기간

수도권*T 0.850 0.473

대전/충청권*T 0.910 0.476

광주/전라권*T 0.474 0.482

대구/경북권*T 0.534 0.520

부산/경남권*T 1.511 * 0.478

기타＊T(base) 　

기수＊재임기간

5기＊T -1.817 ** 0.421

6기＊T -0.399 0.300

7기＊T(base) 　

  .102 .154

*     **   .

5) 종합 모형

이상 논의되었던 모든 변수들을 포함한 종합 모형을 살펴보자. 먼저 주효과 모형

에 따르면 소속정당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의 시기별 추세

를 나타내는 재임기간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선출차수, 권역, 기수는 일부 수

준에서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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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소속정당, 선출 횟수, 권역, 재임기간에 따른 광역단체장 직무 긍정률 영향 분석

(일반선형모형, 추정 모수)

주효과 모형 상호작용 효과 모형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절편 58.871 2.345 66.387 5.462

소속정당
민주당 0.973 1.382 -4.416 3.497
국민의힘(base)

선출차수

1선 -7.014 ** 1.387 -7.663 * 3.633
2선 -5.089 ** 1.537 -6.332 4.050
3선(base)

권역

수도권 -3.995 * 1.726 -11.070 ** 4.229
대전/충청권 2.129 1.754 -3.202 4.405
광주/전라권 1.210 1.806 1.122 4.591
대구/경북권 -0.720 2.025 -7.293 5.221
부산/경남권 -3.417 1.785 -14.529 ** 4.445
기타(base)

기수

5기 -4.894 ** 1.312 9.614 * 3.852
6기 -0.020 1.119 0557 2.675
7기(base)

재임기간 T 0.012 0.134 -0.873 0.637

소속정당＊재임기간
민주당＊T 0.637 0.405
국힘＊T(base)

선출차수＊재임기간

1선＊T 0.018 0.424
2선＊T 0.161 0.465
3선＊T(base)

권역＊재임기간

수도권＊T 0.973 0.503
대전/충청권＊T 0.796 0.521
광주/전라권＊T 0.144 0.547
대구/경북권＊T 0.893 0.593
부산/경남권＊T 1.525 ** 0.527
기타＊T(base)

기수＊재임기간

5기＊T -1.697 ** 0.434
6기＊T -0.168 0.323
7기＊T(base)

  .146 .20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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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차수가 3선인 경우 광역단체장 직무평가가 높았다. 연임 자체가 단체장 직무

의 높은 평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 중에서는 수도권, 기수

로는 5기 단체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임기간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 효과 측면에서는 조

건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일 때 초

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즉 재임기간이 길수록 평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유의

하지 않았다. 또한, 부산/경남권과 재임기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이들 지

역에서 재임기간이 길수록 직무평가가 상승했다. 기수별로는 5기와 재임기간의 상

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5기에서 재임 후반기가 될수록 전체적으로 직무 긍정률이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과는 달리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 대한 재임기간의 효과는 크

지 않았다. 다만 선출차수, 지역, 기수 등의 조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대통령 직무평가와 정당지지도의 영향

대통령 직무평가와 정당지지도가 단체장 직무평가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 

소속정당을 분리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이들은 광역단체장의 활동 또는 

특성과 다른 외부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대통령과 소속정당의 활동과 이들에 대

한 주민의 인식이 단체장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먼저 민주당 계열 소속 단체장의 경우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민주당 계열 정당지

지도가 정적 상관관계, 국민의힘 계열 정당지지도와는 부적 관계가 있었다. 

여야에 따라 대통령 평가의 영향은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를 분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5월 이후 민주당이 여당

일 때 대통령 직무 긍정률, 민주당 계열 지지도는 정적인 관계, 국민의힘 계열 지지

도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전체 대비해 상관관계 정도는 높아졌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민주당이 야당일 

때를 살펴보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상관관계가 미미했으며,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지지도는 부적 상관관계, 국민의힘 계열(당시 새누리당) 지지도는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이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 계열 집권 시 여당 지

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평가는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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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반면 여당 지지도가 낮은 광주/전라 지역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평가는 낮았다. 

또한 소속정당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과 소속정당의 배경은 사라지고 단체장 개

인의 역량이 중요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속이 다른 대통령의 국정운영으로부

터 자유롭고, 소속정당보다는 여당과의 관계 구축을 우선하여 직무평가를 받는 것

으로 보인다. 

<표 10> 민주당 계열 소속 단체장의 대통령직무 긍정률, 정당지지도와 광역단체장 직

무 긍정률 상관관계 분석

민주당 계열전체 민주당 여당일때 민주당 야당일때

 사례 수  사례 수  사례 수

대통령직무 긍정률 .368 276 ** .424 156 ** .022 120

민주당 계열 지지도 .327 293 ** .442 164 ** -.217 128 *

국민의힘 계열 지지도 -.208 293 ** -.454 164 ** .254 128 **

*     **   .* p<.05 ** p<.01 

<표 11> 국민의힘 계열 소속 단체장의 대통령직무 긍정률, 정당지지도와 광역단체장 

직무 긍정률 상관관계 분석

국민의힘 계열전체 국민의힘 여당일때 국민의힘 야당일때

 사례 수  사례 수  사례 수

대통령직무 긍정률 -.061 161 -.043 51 -.019 110

민주당 계열 지지도 -.208 177 ** -.181 59 -.160 117

국민의힘 계열 지지도 -.195 177 ** -.121 59 -.138 117

*     **   .

국민의힘 계열 단체장의 경우 민주당 계열 단체장 대비 전반적으로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정당지지도의 상관관계 정도가 낮았다. 대통령 직무평가와는 상관성이 크

지 않았고, 민주당 계열 지지도와는 부적 관계, 국민의힘 계열 지지도와는 정적 관

계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동일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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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국민의힘 계열 단체장은 여당과 대통령과의 밀착도가 상대적으로 낮

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대체로 외부적 요인보다는 단체

장 스스로의 행정운영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광역단체장의 직무평가가 어떠한 추세를 지니고 있고 다양한 요

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2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선 

5, 6, 7기 광역단체장의 직무평가를 대상으로 그 경향과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단체장 직무평가의 내적 경향이다. 먼저 단체장의 직무평가는 재임기

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동하지 않았다. 이는 초기의 높은 직무 긍정률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대통령 직무평가와는 상이한 패턴이다. 

각 기수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대통령과 관련해 상황적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5기의 평가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있다. 2012년 대선을 통해 여당인 새

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다만 이 때 여당은 대통령과 가까운 계파와 

그렇지 못한 계파로 나누어져 있었고, 대부분 여당 단체장은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못해, 취임 초기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미치기 어려웠다. 또한 야당 단체장의 경우 

정권 교체가 좌절되고, 야당 전체가 혼란을 겪던 시기로 전반적인 평가가 좋지 못

했다. 반면 7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대부분이고, 문재인 대통령

의 직무 긍정률이 높고, 여당 지지도도 높은 시기였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도 겹치어 위기시 내부적으로 단합하는 효과도 직무평가를 지탱하고 상승시켰

을 가능성이 있다(Mueller 1970).

둘째, 소속정당, 선출차수, 권역에 따라 직무 긍정률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선출

차수의 영향이 있었는데 3선은 1, 2선 대비해 5~7%P 가량의 상승 요인이 있었다. 

각 특성별로 재임기간에 따른 직무 긍정률의 추세는 일부 유의했으나 조건별 변동

성이 컸다. 

선출차수에 따라 평가가 높아진다는 점은 제도와 연관되며, 연임제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이다. 광역단체장은 3연임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단임제이

기 때문에 선출차수를 비교할 수 없다. 연임을 한다는 점은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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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정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며, 이는 평가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연임제도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단체장의 직무평가와 외부요인과의 관계이다. 단체장 직무평가는 소속

정당의 지지도와는 정의 상관관계, 경쟁 정당의 지지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

났는데, 그 연계의 강도는 달랐다. 소속정당이 여야로 위상이 달라지면 단체장과의 

강도와 연계 방향도 변화되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의 상관관계는 민주당 계열 

단체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고 선형적인 패턴을 보인 

반면, 단체장은 일정하게 지속되면서도 가변적 양상으로 선형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검증이 필요한 향후의 과제로서 추론해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단체장에 대한 높은 만족도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지방행정은 주민들과 근거리에서 다양한 측면의 투입과 산

출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예전보다 높아진 자율성 속에서 주민들의 일상생

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현실감 있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장이 그만큼 얼마나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행정의 책임성을 완수하느냐

에 따라, 주민들의 단체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50%를 전후로 한 수치는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 1~2년에 나타나는 수준으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

에 높은 만족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단체장은 대통령이나 소속정당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영향도는 대통령의 취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소속정당은 국가차원의 

예산편성과 정책입법 등을 지원한다. 대통령은 중앙 주도적인 구조로 인하여 지방

의 사업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도 단체장의 직무수행은 대통령이나 

소속정당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단체장의 평가는 대통령과 정당이 투사

한 영향력의 간접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대통령이나 여

당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크다. 일부 조사에서도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다.3) 

대통령의 임기 전반, 후반에 따라 단체장에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http://nbsurvey.kr/archives/1980 전국지표조사 제24호에 따르면 이번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 이유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가 61%로 가장 높았다. 투표

행동의 판단 요소로 지방요인인 ‘전임 시장의 잘못에 대한 심판 때문에’는 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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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다. 주민들이 지방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

을 가지고 논의하며 평가하는가? 다수의 언론보도는 대체로 대통령과 중앙정치에 

관한 기사이다. 과연 주민들이 지방정치에 주목하여 정보를 탐색하며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한 결과로 단체장이 평가를 받게 되는가? 중앙에 비해 지방에의 낮은 

관심도가때문에 오히려 변동률 없는 긍정률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단체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그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한 주민들의 지식이 

없다는 점은 주민들을 통한 단체장 평가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준다. 결국 관심과 

지식 부족으로 인해 단체장 평가가 큰 변동 없이 전반적으로 평균에 수렴하는 경향

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단체장의 정책과 활동을 평가하여 투표

하고 싶으나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보니 기존 정치적 성향이나 중앙 정치에 대한 

평가에 기대어 결정하게 되며, 이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경향을 심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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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Governor's Approval Rating: 
Focusing on Trends and Characteristics

Dong Hyun Ha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eok Hyun Jang
(Gallup Kore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or's approval 
rating and its relationship to factors such as the president and political parties. From 2012 
to 2021, the evaluation of job performance of governors for the 5th, 6th, and 7th local 
elections was targeted. First, the governor's approval rate fluctuated around 50% during the 
term of office without a large fluctuation. Second, the approval rate changed according to 
the governor's political party, the number of elections, and the region.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trends between the affiliated parties, but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The more the number of elections, the higher the approval rating. The evaluation of 
the governor was different for each region. Third, the govern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approval rating of the affiliated party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pproval rating of the rival parties, but the strength of the connection was different. 
When the affiliated party changed its status to the opposition parties, the strength and 
direction of connection with the head of the group also changed.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or's political party affiliation and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was 
different. The president showed a linear pattern as the approval rating continued to fall 
during his tenure, while the governor remained constant, but the linearity did not appear in 
a variable pattern.

Key words: governor, approval rating, job performance evaluation, president, political party


